
Ⅰ. 서론

건강도시는 1998년 과천시에서의 ‘건강도시 과천 21C 

사업’을 시작으로(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2023),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

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매년 약 5개 안팎의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가 협의회에 가

입하여 2023년 3월 30일 현재 101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한 상태이다(Korea Healthy City Partnership [KHCP], 

2023a). 협의회는 2016년에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과 

2020년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정책을 마련하여 회원 도시

들의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매년 1회의 정기총회

를 개최하여 회원 도시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KHCP, 

2023b). 특히 총회 때는 공동정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 건강도시를 시상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확산하

고자 한다(KHCP, 2023c).

건강도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가 필요하다.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건

강도시가 성문화되어 2년 뒤인 2023년 12월에 시행을 앞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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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왔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정

치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정책을 시행

할 수 있게 해준다(Park, 2016). 조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가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을 자치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규범’과 ‘실효

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Jang & Park, 2021). 규범적 측면

은 법이 다루고자 하는 제도가 갖는 본질을 반영하는 것으

로서, 조례의 목적, 책무, 정책대상, 사업 내용, 원칙,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Kim & Kim, 2022). 실효적 측면은 운영

적 측면이라고도 불리는데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기본계획의 수립, 전달체

계(위원회, 조직 및 인력, 사무위탁 등), 센터, 비용 지원, 

모집/배분/물류/서비스공급/재정조달체계, 감사체계 등을 

포함한다(Yun & Yun, 2021).

건강도시 조례의 경우 건강도시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책무, 사업 등은 건강도시의 규범을 형성하는 요소로

서 해당 도시에서 추진되는 건강도시 사업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 재정, 서비스 전달체계 등은 건강도시 사

업의 운영적 측면으로서 조례가 실효성이 있도록 한다. 예

를 들어, 건강도시 조례에 규범으로서 건강도시 사업의 정

의가 없거나, 있어도 건강도시의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면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찬가지로 운영적 요소로서 건강도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 인력, 재정 등에 대한 요소가 빠져있거나 실행력이 부

족하다면 역시 건강도시 조례를 통한 건강도시 실행의 실

효성이 약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실효

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규범적 측면과 운

영적 측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도시 조례 내용에 관한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

를 갖는다. 첫째, 조례를 통해 건강도시의 운영 현황을 탐

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Yun (2020)은 지방정부의 입법 및 

예산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조례를 분석하였다.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

본가치에서부터 건강도시사업의 범위와 방법 등 세부 내용

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강도시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

악할 수 있다. 물론 조례의 내용이 모두 실행되지 않을 가

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제도와 실제의 간극에 관한 또 다른 

연구 문제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건강도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

례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개선방안은 조례

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규범적 체계, 집행적 체

계, 거버넌스 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예컨대, Yun과 Yun (2021)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옹호하

기 위해 행복조례의 내용을 분석하한 결과 조례의 목적 부

분의 수정을 비롯하여 행복지표, 행복실태조사, 행복영향

평가 기본계획 등을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와 같이 조례 분석은 건강도시의 발전을 위한 조례의 개선

방안과 더 나아가 건강도시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건강도시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수행되었

으나 건강도시 조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Lee와 

Yoon (2018)은 협의회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발표된 96편

의 건강도시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주제로 건강

도시 기반조성, 정책과제 개발, 지표개발, 건강도시의 평

가, 사례연구로 분류함으로써 조례에 관한 연구는 보고하

지 않았다. 다만 최근 건강도시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건강

도시 조례의 도입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유일해 보인다(Jeong & Yoo, 2021).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약하면, 국내 건강도시는 101개로 확산되었으나 건강

도시 조례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건

강도시가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

례의 규범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협의회에 소속된 101개 건강

도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을 분석함

으로써 건강도시 운영 현황을 탐색함과 동시에 건강도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

적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을 규범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탐색하는 연구로서 비실험적 설계

의 일종인 서술적 조사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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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연구대상은 2023년 3월 30일 현재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101개 회원도시의 건강도시 조례이다. 각 회원도시가 

조례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2023년 3월 22일 현재 협의회 

홈페이지의 회원현황(KHCP, 2023a)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고,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3)에서 2023년 

3월 22일부터 3월 31까지 수집하였다. 개정이 된 경우의 

조례 내용은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을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계

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기법이다(Berelson, 1952). 조례 

역시 문헌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므로 내용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분석은 글자 그대로의 명백한 내용 

혹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상징이나 미묘한 의미와 같은 잠

재적인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Holsti, 1969). 본 연구

는 빈도수 분석이 가능한 전자, 즉 조례에 담긴 명백한 내

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분석의 절차는 문제 인식(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연구설계(문헌 자료의 규정, 표본 선정, 분석단위 및 분석 

기준 선정), 분석 및 결과 해석(코딩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Lee, 2007). 문제 인식 단계에서 본 연구는 특별한 가설을 

두지 않는 탐색적 접근을 취하였다. 분석단위는 어구 혹은 

어절이었다. 분석 및 결과 해석을 위해 본 연구는 조례 내

용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규범적 측면과 운영

적 측면의 분석틀<Table 1>을 사용하였다(Jang & Park, 

2021; Jeong, Chun, & Jeong, 2022; Kim & Kim, 2022) 

제1 저자가 코딩을 한 뒤 제2 저자가 코딩 내용을 재확인

하였다. 코딩된 조례의 내용을 <Table 1>의 항목별로 엑셀 

파일에 기록하여 기술적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The framework for the content analysis of Korean healthy city ordinances

Category Contents of healthy city ordinance

Normative aspects definition, purpose, fundamental principles, responsibilities, healthy city programs

Operational aspects master plan, action plan, steering committee, financial support, community participation, networking

Ⅲ. 연구결과

1. 건강도시 조례 제정 현황

[Figure 1]은 2005년 첫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된 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제정된 건강도시 조례의 수와 누적 수를 

보여준다. 2022년까지 총 88개의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되

었다.

2. 규범적 측면의 분석 결과

1) 목적

총 86개의 조례가 ‘건강도시 조례’의 목적을 갖고 있었

다. 건강도시 조례의 목적은 첫째,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추진(59개), 둘째,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 조성(57개), 셋째,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84개), 

넷째, 건강형평성 보장(5개) 등 총 4가지였다. 대부분(51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목적을 함께 기술하고 있었다. 이상 

86개의 조례와는 대조적으로 서울 성동구와 화성시는 건강

도시위원회와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정의: 건강도시 및 건강도시 사업

건강도시 조례에는 대부분 건강, 건강증진, 생활터 관련 

용어와 함께 건강도시 및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가 포함되

어 있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도시와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건강도시를 정의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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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88개 중 83개(94.3%)였고, 이 중 67개 조례가 건강

도시를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10개의 조례에서는 앞의 정의에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를 추

가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6개 중 4개도 ‘도시

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를 포함하고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건강도시 사업’을 정의한 조례는 6개밖에 없었다. 

금천구, 양천구, 광양시, 양산시 등 4개 조례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노원구는 건강도시 사업을 “주민

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이어서 건강결정요

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

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라고 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원주시는 건강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

크 구축 및 국내외 건강도시 사업 관련 정보의 교류,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의 건강증

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세 가지 목으로 사업의 예

시를 나열하고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정의를 내리고 있지

는 않았다.

3) 기본원칙

전체 88개 조례 중 50개(56.8%)가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Table 2>. 기본원칙의 내용은 대개 자치단체장의 

책무의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

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세계보건기구가 말한 

건강도시의 11가지 특징(Hancock & Duhl, 1998)을 원용

한 사례(A 유형)이고, 둘째는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의 활

동 수단(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86)을 적

용한 사례(B 유형)이다.

A 유형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 곳은 총 25개 도시였

다.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

에 공평하게 접근하게 함’이 24개의 조례에서 발견되었고,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형성’은 23개의 조례

에 포함되어 있었다. ‘시민의 기본욕구 충족’, ‘시민이 자신

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Figure 1] The cumulative number of healthy city ordinances from 2005 t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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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각각 20개로 세 번째로 많

았다. 

B 유형의 조례는 모두 24개였다. 이 유형에는 오타와 헌

장의 건강증진의 5가지 활동 수단인 “건강 지향적 공공정

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

의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 올바른 건강 지식 제공과 건강

생활 실천 습관 생활화, 생애 주기별ㆍ생활터별 양질의 보

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전부 혹은 일부 기본원칙으로 기술

되었다. 

<Table 2> Fundamental principles of healthy city in the Korean healthy city ordinances

Types of fundamental principles N(%) Cities

A type
11 Characteristics of 
healthy city defined
by WHO

25(50.0)

Gangnam, Dobong, Busan, Suyeong, Busanjin, Suseong, Gwangju 
Dong-gu, Gwangju Nam-gu, Daejeon, Bucheon, Uiwang, Yangpyeong, 
Osan, Jecheon, Michuhol, Nonsan, Hongseong, Wando, Suncheon, 
Gwangyang, Gumi, Pohang, Gyeongju, Tongyeong, Gimhae

B type 
5 action means of 
health promotion in
the Ottawa Charter

24(48.0)

Yeongdeungpo, Guro, Jungnang, Gwanak, Dongdaemun, Geumcheon, 
Yangcheon, Gangbuk, Gwangjin, Yeonsu, Gwangju Seo-gu, Gwangsan, 
Gwangmyeong, Suwon, Anseong, Gongju, Gyeongsan, Yangsan, Hadong, 
Eunpyeong, Nowon, Siheung, Uijeongbu, Gongju, Sokcho

Other 1(2.0) Cheonan

Total 50(100.0)

Notes. Fifty out of 88 healthy city ordinances includ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ealthy city.

4) 책무(역할)

전체 88개 조례 중 21개(23.9%)만이 책무 혹은 역할 조

항을 갖고 있었다. 책무는 지자체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체로 시장의 책무는 ‘건강도시 조

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의 조성’,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주민의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고 있었다. 이상의 포괄적인 기술과는 

달리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는 9개가 있었

다. 구체적인 책무의 내용에는 WHO의 11가지 건강도시의 

특징(Hancock & Duhl, 1998)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예,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상호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등). 또한 건강도시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 시민 의견 수렴, 연구, 홍보의 책무를 

기술하기도 하였다. 

시민의 책무를 기술한 조례는 11개였다. 구체적인 내용

으로는 ‘자발적 참여와 의견 제시’,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의 금지’,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종사자 업무 

및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노력의 의무’, ‘다양한 

건강도시 정책 참여ㆍ협력’, ‘다양성 존중 및 스스로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고유 활동 전개 시 건강도시 사업 포함 

노력’, ‘건강도시 조성의 주체로서 스스로 노력’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5) 건강도시 사업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조항을 가진 조례는 전체 88개 중 

37개(42.0%)였으며,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10개 사업의 

목록은 <Table 3>과 같다. 가장 흔한 3가지 건강도시 사업

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

보교류(네트워크 구축)’(27개), ‘시범사업(생활터 사업, 질

병 예방)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18개), 그리고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

화’(1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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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the top 10 healthy city programs in the Korean healthy city ordinances

Rank Healthy city programs N Cities

1
Joining AFHC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domestic and foreign healthy city 
networks 

27

Gangnam, Dobong, Yeongdeungpo, Gangdong, Mapo, Busan, 
Suyeong, Yeonsu, Michuhol, Gwangju Dong-gu, Gwangju Nam-gu, 
Daejeon, Bucheon, Gwangmyeong, Wonju, Buyeo, Cheonan, 
Hongseong, Yesan, Wando, Suncheon, Damyang, Gumi, Pohang, 
Jinju, Hadong, Gimhae

2
Implementing pilot projects and 
develop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including healthy setting programs

18
Gangnam, Dobong, Yeongdeungpo, Gangdong, Mapo, Yeonsu, 
Michuhol, Ulsan, Gwangju Nam-gu, Bucheon, Gwangmyeong, 
Yesan, Wando, Suncheon, Damyang, Jinju, Hadong, Gimhae

3
Strengthening community engagement by 
creating a healthy city website and 
publicizing healthy city 

16
Gangnam, Dobong, Yeongdeungpo, Gangdong, Mapo, Yeonsu, 
Michuhol, Gwangju Nam-gu, Bucheon, Gwangmyeong, Yesan, 
Wando, Suncheon, Damyang, Jinju, Hadong

4
Building and implementing healthy public 
policies

14
Jung-gu, Gwangju Dong-gu, Jecheon, Jincheon, Buyeo, Hongsung, 
Muju, Gunsan, Gwangyang, Andong, Gumi, Pohang, Uljin, Gyeongju 

4
Providing proper health information and 
improving health behaviors

14
Jung-gu, Ulsan, Gwangmyeong, Jecheon, Muju, Gwangyang, 
Andong, Gumi, Pohang, Uljin, Gyeongju, Gimhae, Yeongsu, Hadong

6
Strengthen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action

13
Jung-gu, Wonju, Jecheon, Jincheon, Muju, Gunsan, Gwangyang, 
Andong, Gumi, Pohang, Uljin, Gyeongju, Gimhae

7 Creating health-friendly environments 12
Jung-gu, Ulsan, Jecheon, Jincheon, Muju, Gunsan, Gwanyang, 
Andong, Gumi, Pohang, Uljin, Gyeongju

8 Providing quality healthcare services 11
Jung-gu, Jecheon, Jincheon, Muju, Gunsan, Gwangyang, Andong, 
Gumi, Pohang, Uljin, Gyeongju

9
Education and publicization for health 
promotion, healthy city, or empowerment

9
Busan, Suyeong, Daejeon, Ulsan, Nonsan, Gimhae, Gwangju 
Dong-gu, Buyeo, Hongsung

10 Healthy city steering committee 7
Gangnam, Dobong, Yeongdeungpo, Gangdong, Hongseong, Yesan, 
Suncheon

Notes. There were multiple healthy city programs in each healthy city ordinance.

3. 운영적 측면의 분석 결과

1) 기본계획

총 88개 조례 중 3개를 제외한 85개(96.6%) 조례가 건강

도시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20개의 조례에서는 기

본계획 수립 시 시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고, 45개의 조

례는 타계획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

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포함한 85개 조례 중 기본계획 수립

의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13개(15.3%)에 불과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매년이 4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 같은 4년이 6개, 그리고 5년이 3개였다. 기본계획에 따

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한 조례는 17개뿐이었고

(20.0%),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의무화 한 

경우는 8개에 불과하였다(9.4%).

2)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총 83개 조례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이 

있었다(94.3%). 명칭은 ‘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건강도

시 자문위원회’, ‘구민건강위원회’, ‘백세건강장수협의회’ 

등 다양하였다. 보건소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위원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건강도시에 관한 기획 및 

심의를 위임하는 경우가 26개(83개의 31.3%) 있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조항을 가지고 있는 83개 중 건강

도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조항이 있는 조례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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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67.5%)였다. 이 중 대부분인 50개(89.3%)는 부지자체장

을 위원장으로 하였고, 지자체장인 경우는 1개였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다부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부문 구성 여부는 시(군구)청 및 의회에서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식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

였다. 보건소와 보건 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다부문 구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전체 

83개 중 48개(57.8%)가 다부문으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하

였고, 9개(10.8%)에서는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규정이 있

었으나 다부문 구성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26개(31.3%)는 

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3) 재정적 지원

건강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88개 중 85개(96.6%)에 있었다. 이 중 4개(금천구, 담양군, 

아산시, 부천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강도시 사

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었다. 

4) 주민 참여

전체 88개 중 63개(71.6%)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건강

도시를 추진할 때 주민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

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는 제11조(주민참여)에

서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시흥시의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인 서술을 넘어 ‘건강도

시 시민협의체’, 아산시는 ‘시민참여단의 활동’, 은평구는 

‘활동 매니저’, 광주 동구는 ‘건강도시 활동단’이라는 구체

적인 주민의 참여 주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

정을 가진 조례는 8개가 있었다. 일부 조례에는 시민의 인

식 제고를 위한 시민건강의 날(시흥시, 완도군, 순천시)/건

강도시 주간(부산광역시)/건강주간(미추홀구, 부천시)에 관

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5)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국가, 타지자체, 혹은 국제적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항을 

갖고 있는 조례는 전체 88개 중 53개(60.2%)였다.

6) 기타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이 있는 조례가 4개 있었다(서

초구, 무주군, 군산시, 양산시). 또한 도시계획에 건강도시

를 접목하는 내용의 조항을 가진 조례가 있었다. 부천시는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0조), 시흥시는 제7조(건강도시 조

성)에서 도시계획사업 시 도시설계, 공공이용 시설, 주거단

지, 산업단지에 구체적인 건강 요소들을 반영할 것을 규정

하고 있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협의회에 소속된 101개 건강도시 회원도시 

중 건강도시 조례를 갖고 있는 88개 도시의 조례 내용을 

규범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건강

도시 운영 현황을 탐색함과 동시에 건강도시의 제도적 발

전을 위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에 대한 선험적인 가치판단을 갖

고 분석을 한 것이 아니며, 다만 건강도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범’과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예컨대, 규범적 차원에서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가 없다면 

건강도시 사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운영

적 차원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실행계획, 예산, 조직 등

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역시 건강도시의 실효성이 약할 

것이라고 보았다. 

규범적 측면에서 건강도시의 정의, 목적, 기본원칙, 책

무, 건강도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기

본계획 및 실행계획,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구성, 재정지

원, 주민참여,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과 함께 기타 특이사

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구분으로 건강도시 조례의 조항

들 대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틀은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분석에도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Yun과 Yun (2021)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운영적 측면에는 

전달체계로서 전담조직 및 인력, 그리고 재정 조달체계 또

한 포함될 수 있으나, 건강도시 조례에는 건강도시 전담 조

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재정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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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정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건강도시 운영체계의 구체성이 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규범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건강도시 운영 현황의 문제점들

과 건강도시 조례의 개선방안들이다.

1. 규범적 측면

1) 목적

건강도시 조례의 목적은 대부분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을 통한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기술되어 있었

다. 그러나 건강형평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소수

에 불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건강도시가 국민

건강증진법 제6조의5항에 성문화되어 2023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건강 형평성은 건강수명 연장과 함께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건강도시 조례 

또한 상위 법령에 따른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

라 건강 형평성을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수준에서

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정의

규범으로서 건강도시의 정의는 대부분 갖고 있었으나 

건강도시사업의 정의 및 그 범위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국

내 건강도시 조례는 모호성을 갖고 있었다. 우선 전체 88개 

조례 중 건강도시사업을 제2조(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경

우는 6개(6.8%)에 불과하였다. 이 중 4개는 ‘건강도시 조성

을 위한 사업’이라는 동어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다. 건

강도시사업을 제대로 정의한 조례는 ‘주민의 건강결정요인

을 개선시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으로 정의한 노원구가 사실상 유일하였다. 여기서

는 건강도시의 핵심을 ‘건강결정요인의 개선’으로 보고 있

으며, 건강결정요인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

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

스 접근성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

소로 명시하고 있다. 노원구의 접근은 건강영향평가와 같

이 부서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의 해당 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기본원칙

건강도시의 기본원칙은 WHO (Hancock & Duhl, 1998)

에서 제시한 건강도시의 11가지 특징을 반영한 경우와 오

타와헌장에서 제시한 건강증진의 5가지 활동 수단을 반영

한 경우로 크게 나뉘었다. WHO의 건강도시의 11가지 특

징은 기본원칙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의 책무에도 등장을 하

고 있었다. 이것은 건강도시의 본질인 기본원칙을 준수함

에 있어서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WHO, 2020)을 국내 

조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오타와헌장 직후에 건강증진의 5가

지 활동 수단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국

내 건강도시에서도 기본 원칙으로 건강증진의 활동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4) 건강도시 사업

대부분의 건강도시 조례가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에 대

해 침묵하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나타난 건강도

시 사업 또한 몇 가지 한계를 보였다. 우선 보건소 건강증

진사업과의 중복성을 보였다. 예들 들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서 건

강증진 프로그램은 모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례에서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가 빠진 상

황에서 ‘시범사업 추진’의 의미도 모호할 수밖에 없다. 둘

째, 기본원칙과의 중복성이다.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강

화(공동 4위),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 및 실행(6위), 건강친

화적 환경조성(7위)은 오타와 헌장의 5가지 건강증진의 수

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기본원칙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셋째, 행정기관 중심의 건강도시 운영 활동에 집중되어 있

다는 점이다. AFHC 가입 및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참

여(1위),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3위),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10위) 등은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기관의 활동에 해당하

는 것이다.

반면에 소수의 조례에만 포함되어 있어서 <Table 3>에

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물리적 환경(주거, 도로, 교통 등)이 

건강한 도시 구축(3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구축 및 관

리(3개)’,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위한 활동(2개)’, ‘건강 불

평등 감소(2개)’가 건강도시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

다고 보인다. 향후 건강도시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도시 사

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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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이 우선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KHCP, 2023b). 

2. 운영적 측면

1) 기본계획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담고 있는 85개의 조례들 중 20개

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참

여의 활동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45

개는 타계획에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함으

로써 사실상 ‘모든 정책에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

의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장이 건강도시의 원칙 등을 어떤 방식으로 타계획

에 반영해야 하는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책무성

에 관한 조항은 없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13개(15.3%)

이고,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례는 17개뿐이었다는 점

은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이 의심되는 부분이어서 보완이 

요구된다.

2) 운영위원회

건강도시는 복잡한 도시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부문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반을 요구하며, 거버넌스 

기반에는 잘 준비된 추진 조직, 정치적 지지, 다분야에 걸

친 파트너십 등이 포함된다(Jhang, 2017). 건강도시 운영위

원회가 시군구청의 여러 부서들의 간부 및 시의회 의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강도시 거버넌스로서 기본적인 요건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회 조항이 있는 

조례의 57.8%에서 위원이 시군구청의 다부문으로 구성되

어 있었는데, 다부문이 협력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서

는 나머지 43.2%에서도 다부문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 기타 혁신적 요소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에 건강을 포함하는 접근과 같은 혁신적이면서 아직 국가

에서는 제도화가 되지 않은 조항들이 건강도시 조례에서 

발견되었다.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는 다양한 정책 

등이 갖는 광범위한 건강결정요인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자 하는 것이다(Kang, Lee, Harris, Koh, & Kim, 2011). 

도시계획은 경제, 건조환경, 자연환경, 식품환경, 교통환

경,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경로를 다룬다는 점에서 건강과 관련이 깊다(Barton 

& Grant, 2006). 이러한 건강도시의 혁신은 중앙정부 중심

의 하향식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사례이며, 

추후 건강도시에서의 이러한 실험적인 혁신이 국가 차원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건강

도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도시의 발전을 위한 조

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건

강도시 조례의 목적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었으나, 건강도

시 사업의 정의와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기

본계획, 재정지원,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대부분 갖고 있었

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한편 건강도시 조례에는 중앙정부에서 제도화 되지 않은 

혁신적인 건강증진 접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을 통해 건강도시의 운영 현

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도시 조례의 

제한점들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는 도시의 실증 자료와 연

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실증 연구들을 통해 

보다 현실에 기반을 둔 건강도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개

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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